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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ㅇ 근대사의 중·일관계는 ‘침략자와 피침략자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

자의 관계’, ‘적대적 대립관계’, ‘교전관계’로 특징지워 지고,

  - 그와 같은 중·일관계는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도 곧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지 않았음. 

ㅇ 1972년 9월 중·일간에 국교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간의 전

쟁상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 그후 중·일관계는 “우호 -> 긴장 -> 수습”을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속의 협력”, “협력속의 갈등”을 통하여 보다 성숙

된 관계로 발전하였음. 

ㅇ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중·일관계가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의 증

폭과 함께 진통을 겪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환기의 국제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일관계의 흐름에 관해 살펴 본 후, 중·일관계의 

갈등 요인 및 실태 즉, 과거사 문제에 의한 중·일 국민의 정서적 

갈등, 동지나해의 무인군도(無人群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의 

갈등,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에 따

른 중·일의 갈등 등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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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 중 일관계의 전개 

전환기적 국제질서기의 갈등관계 조성

ㅇ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중·일

관계는 한편에서는 ‘세계속의 중·일관계’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에 의한 갈등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음.  

- 유동적인 국제질서속에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 일본 또한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여 국제사회의 역할증대

를 추구하면서,

- 중·일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는 협력, 정치군사적 관계는 갈등관

계가 조성되기 시작했음. 

ㅇ 중·일 양국은 양자관계를 ‘세계속의 중·일관계’로 한단계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1년 8월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의 방중, 

1992년 4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 및 동년 10월 일본 천황의 

방중 등을 실현시켰고, 나아가 1994년 3월부터는 일본 방위청과 

중국 국방부간의 고위안보대화를 시작하였음. 

  - 그러나, 1994년 5월 호소카와 내각의 나가노 법무부장관의 “난

징(南京) 학살 날조”발언, 동년 10월부터 전개된 중국의 핵실

험과 일본의 ‘중국 경계론’ 등으로 인하여 중·일간에는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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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불편한 상황은 1996년 이후 계속되고 있

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를 둘러싼 갈등, 하시모토 총

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2000년 모리 총리의 ‘신(神)의 국가’ 발

언,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

니신사 참배 등으로 중국 국민의 정서적 반감속에서 지속되었음. 

  

ㅇ 따라서, 중·일 양국은 2003년 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중

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고위인사의 왕래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그 결과, 러시아의 페테르부르그시에서 정도(定都) 300주년 기

념식에 참석한 양국 정상의 회담이 5월 31일에 개최되기도 하

였으며, 중·일관계는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관계개선을 향해 나

아가게 되었음. 

  

ㅇ 그러나, 2003년 8월 4일에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의 유기 화학무

기 폭발사건’의 처리 문제,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

본인 집단 매춘관광, 10월 29일 시안(西安) 서북대학 교내 파티

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에 대한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사

건 등으로 인하여 중국내 반일 감정이 재차 심화되기 시작하였음. 

  

중국의 반일 시위 확산과 중 일간 갈등의 증폭

ㅇ 중·일관계의 개선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

본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1) 검정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1) 후소샤(扶桑社)의 역사교과서 등 일본 우익계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의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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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진출 추구, 동지나해 무인도서의 영유권 주장 등에 중국인

들이 격분하면서 격한 반일 시위가 중국 대륙의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함. 

  

ㅇ 2005년 4월 2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시작된 반일 시위

는 열흘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 4월 9일 베이징대학 및 칭화대학 등의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 

2만 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10일의 허난(河南)성 정저우

(鄭州)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였고,

- 16일에는 1919년 5·4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가 상하

이를 비롯하여 항저우, 텐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 17일에는 선전, 선양(瀋陽), 홍콩 등으로 확산되었음.

ㅇ 특히, 과격했던 상하이의 반일 시위에서는 10만명이 넘는 시위대

가 일본총영사관을 에워싼 채 돌을 던지고, 일본 상점과 일제 자

동차를 공격하는 폭력양상으로 전개되었음.

ㅇ 이와 같은 중국의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내 우익보수세력의 반

중 감정을 자극하였고, 아울러 중·일간의 ‘기 싸움’ 양상과 함께 

일본정부의 단호한 대중국 비판이 야기되도록 하였음.

- 2005년 4월 17일 베이징 중·일 외교장관 회담직후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무장관의 대중국 비판 발언 등 일본 정치권의 대중

국 비판의 강경발언이 나왔음.

등 균형이 결여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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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4월 23일에는 일본의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명이 

‘중국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중국의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전개하였

음. 

중 일 양국 정부의 갈등 진화 노력

ㅇ 중국의 격렬한 반일시위 및 일본의 단호한 대중 강경 대응으로 인

하여, 중·일관계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달으며 증폭되자, 양국 

정부는 갈등을 다소 진정시켜려는 노력을 추구하게 됨.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조직적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

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4월 21일 반일 시위를 경고하

였고, 이어 공안 당국은 반일 집회에 대해 엄중경고를 보냈으

며,

-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4월 22일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

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 뒤, 23일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음. 

ㅇ 일본 국내에서도 중·일관계 악화의 불씨가 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

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자성론과 더불어 비판 여론이 상승함.  

- 중·일 정상회담 직후, 24일 아사히 신문의 전국 유권자 808명

을 상대로 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여론조사 결

과, 찬성 36%, 반대 48%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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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반응

ㅇ 국제사회는 중국내 반일 시위확산에 대해 중국내 사태전개의 심각

성, 중·일 관계 악화 가능성, 중국의 부정적 대일 여론 형성 등을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내었음.

- 미국 국무부는 중국내 반일 시위 폭력화에 우려를 표명         

(4.12).2)

ㅇ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문제로 중·일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고 보도함.3)

ㅇ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일 갈등이 한·일 갈등과 더불어 동북아지역

의 민족주의 대립으로 비화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

정·번영 구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위기사태

로 발전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견해 등을 표명함.4)

2) http://www.state.gov/r/pa/prs/dpb/2005/44611.htm

3) New York Times, 2005. 4.15. 및 Washington Post, 2005. 4.15.

4) Testimony of Leonard Schoppa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pril 20, 2005. Statement of 

Representative James A. Leach Chairman,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Hearing entitled "Focus on a Changing Japan" April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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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간의 갈등요인 분석

역사문제와 정서적 갈등

ㅇ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점령지에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음. 

- 1937년 12월 난징(南京) 점령시 약 30만의 중국인이 일본군에 

학살됨(‘南京대학살’사건),5)

- 731부대 등에서 세균전·독가스전을 위한 인체실험에서 많은 중

국인들이 희생됨.6)

ㅇ 제2차전쟁이 끝난 후,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일으킨 고노에 후미

마로(近衛文磨)총리는 자살하였고, 관동군 지도자들은 처형당했지

만,

- 중·일전쟁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잊혀지는 

‘죽은 과거사’가 아니고 오늘날 중국인들의 머리 속 및 가슴 속

에 ‘살아있는 역사’로서 남아 있음.

ㅇ ‘침략자와 피침략자’, ‘가해자 와 피해자’ 등 중국인들의 역사적 피

해의식, 정신적 아픔은 반일감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이 戰前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할 경우, 중국인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음. 

5) 南京大虐殺の眞相を明らかにする全國連絡會 編, 南京大虐殺  (大阪: 東方出版 1995).

6) 戰爭犧牲者を心に刻む會 編, 七三一部隊  (大阪: 東方出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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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일본은 아주 싫어하는 국가중의 하나이고,  

일본인들 또한 중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있음.

  중 일 영유권 갈등

가. 갈등의 전개상황

 

ㅇ 동지나해에서 중일간의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무인군도(無人群

島)는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무인군도의 일본명은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은 다오위다오

(釣魚島), 대만명은 다오위타이(釣魚臺)이고,

- 위치는 중국(복주)으로부터 동쪽으로 420Km, 대만의 지롱(基

隆)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90Km, 일본 오끼나와의 나하(那

霞)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북위 25 42', 동경 123 30' 지점에 위치).

ㅇ 센카쿠 열도는 부근의 대륙붕에 풍부한 석유자원, 천연가스층이 

묻혀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를 가

장 먼저 표면화시킨 국가는 대만임.

- 대만 정부는 1970년 7월 미국 석유회사 걸프사 계열의 퍼시픽 

걸프에게 대만 북동지역의 석유 탐사권을 허용하면서 이 센카쿠 

열도의 주변지역을 포함시켰으나,

- 일본의 거친 항의에 대만은 후퇴했음.

ㅇ 또, 중국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지만, 1978년 

8월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될 때 “귀속의 보류”방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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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습되었음.

-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조인 직후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 당시 

중국 부총리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후손들에게 해결하도록 넘겨 두자”고 했음.

ㅇ 그러나, 1990년 일본의 우익단체 청년사가 설치한 센카구 열도의 

등대에 대하여 정식항로표지로 인정하는 문제,7) 1992년 2월 중

국의 영해법제정과 센카쿠 열도의 중국령 명기 등으로 센카구 열

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간의 현안문제로 다시 대두하게 되었음.

- 특히, 1996년 일본의 우익단체인 정치결사가 센카쿠 열도의 북

소도(北小島)에 높이 5m, 무게 210Kg의 등대를 설치함에 따

라, 중·일간의 영유권 갈등은 심화됨. 

ㅇ 최근 중·일 영유권 갈등은 센카쿠열도 부근의 대륙붕에 매장된    

 풍부한 석유자원, 천연가스층 때문에 한층 증폭되고 있음.

- 석유회사들은 동지나해 해역에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7) 일본의 우익단체인 정치결사 ‘일본 청년사(靑年社)회원’은 1988년 센카쿠열도의 한 지역에 

설치한 등대를 보수한 뒤 이듬해인 89년에 이 등대를 정식 항로 표지로 허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음. 이에 일본은 2년 뒤인 90년에 등대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정식 항

로표지로 인정하려 하였으나, 중국, 대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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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일의 영유권 주장

(1) 중국측 주장8)

ㅇ 첫째, 중국이 다오이다오를 영유한 기록은 1372년부터 나타나는

데, 명나라(1369-1644)의 시조인 홍무제(洪武帝)가 유큐(流球)

열도를 중국에 복속시킴과 더불어 다오위다오를 영유하였음.

  

ㅇ 둘째, 중국측의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다오위다오는 중국연안에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한 중국 복주(福州) 지역의 5개 해군 초

개구역중의 하나이고, 또, 한 칙서에는 1893년 청나라의 서태후

(西太后)가 한 신하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있음.

ㅇ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됨과 더불어 1895년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이 체결되고, 이때 다오위다오는 동조

약의 2조에 의거하여 “다오위다오에 인접하거나 부속된 도서”로

서 일본에 강제로 할양되었으므로, 

- 제2차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에 의거

하여 다오위다오를 중국에 반환·복귀시켜야 함. 

  

ㅇ 셋째, 일본과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1952년 4월에 체결된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條約)에 의해 1941년 이전 일본의 강압에 

8) Zhiguo Gao,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Tiao-yo-tai(Senkaku) Islands 

Disputes,” Ocean Policy and Resource Semin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May, 1987., 김영구, “중국 주변 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 : 배

경 및 현황” 및 배진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및 분쟁,”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과 해군력 증강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2회 학술세미나,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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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체결된 모든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null and void)인 것이 

합의되었으므로, 

- 시모노세키 조약의 무효에 의해 다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어떠

한 영유권도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됨.

ㅇ 이상과 같은 주장과 함께, 중국은 1992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해법을 채택하

였음.

 

(2) 일본의 주장9)

ㅇ 첫째, 중국측의 주장처럼, 14세기 후반경에 중국인에 의해 센카쿠 

열도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 1884년 일본인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이 섬을 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은 영유의 의사로서 이 섬을 점유하거나 경영한 실

적이 없으므로, 중국령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ㅇ 둘째, 1879년 류큐(流球)왕국이 일본에 강점된 후, 오끼나와 현감

(縣監)은 이 섬을 오끼나와현(縣)에 편입시킴과 더불어 경계표지

를 세울 것을 일본 중앙정부에 세 차례나 건의하였고, 

- 그 결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1879년 4월 1일 칙령 제13호를 

통하여 국내법상 영토 편입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센카쿠 열도

의 영토편입은 청일전쟁 및 시모노세키 조약과 무관함.

ㅇ 셋째, 1951년 1월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체결한 샌프란시

9) 배진수, 김영구의 앞의 논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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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강화조약의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주권이 배제

되어야 할 범위’에 센카쿠 열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 조약의 

제3조에 의해 미국에 이양되었음.

ㅇ 넷째, 1972년 5월 15일 오끼나와 반환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센

카쿠 열도는 미국 관할에서 일본영토로 복귀되었음. 

다. 영유권 분쟁의 심화 

ㅇ 중·일 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의 영유권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이 전개

되면서 영유권 분쟁은 자원분쟁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음.

ㅇ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지나해 해역 일대의 자원조사를 실

시하여 중·일 중첩수역내에 춘샤오(春曉) 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 한 뒤, 2004년 5월 춘샤오 가스전의 채굴 시설을 완료하였

음.

 

ㅇ 이에, 일본측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자국 

해역내 부존자원까지 중국측에 의해 채굴될 가능성을 들어 개발 

중단을 촉구함으로써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음.       

ㅇ 즉, 센카쿠열도·다오이다오 영유권 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문제 및 가스전 개발 등과 더불어 한층 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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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증대와 파워 게임적 갈등

ㅇ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이후, 중·일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른 반소 통일전선의 틀 내에서 형성되었

으므로, 파워 게임적 갈등은 보이지 않았음.

ㅇ 소련의 해체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미·일 안전보장

체제가 확대·발전되고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

일간에는 정치·군사적 갈등의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음. 

- 1996년 4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의 발표와 

더불어 1997년 9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 제정되면서 

중·일간 정치·군사적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음.

ㅇ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은 ‘일본주변지역 유사시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따른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함과 더

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범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탄력적

인 확대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1) 중국·대만의 분열 고착 기도 및  중국 주

도의 통일을 저지, (2)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의 범위에 대만해

협 포함, (3) ‘중국 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  제정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음.10)

10)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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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중국은 미·일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추진

하기도 하였고, 일본은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 경계, 우려 등을 의

식하여 안보협의를 위한 각료급 인사의 교류 등 중·일 군사협력의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ㅇ 그러나, 최근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자위대 해

외활동의 활성화, 미국의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 및 주일 미군 기

지의 재편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위상 제고 등 미일동맹의 강화가 

계속 추구되고, 

- 2004년 12월에 발표된 신 방위계획의 대강 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와 더불어 공식문건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안보 불

안 요인으로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반발과 함께 중·일의 정치·군

사적 갈등은 한층 커지게 되었음.11)

ㅇ 일본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의 진출을 추진함과 더불어 군사력 등 하드파워의 질적 강화 

및 헌법개정 등 안보관련 소프트 파워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경우, 중·일의 정치·군사적 및 파워 게임적 갈등은 보다 심화될 

것임.

11)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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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사항

중 일관계의 복합성

ㅇ 중·일관계는 어두운 역사적 후유증이 남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

여 감정과 이성이 얽혀있고, 중국정부는 중일간 정서적 갈등 즉 

중국인들의 대일감정을 이용한 ‘역사카드’를 대일관계에서 때때로 

이용해 왔음. 

ㅇ 중·일간 정서적 갈등은 중·일간 갈등의 빌미가 되거나, 갈등이 발

생하면 그 기저에 투영하여 때때로 한층 악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작용을 해 오고 있음.

- 중국의 정서적 갈등의 전략적 활용에 유의.

ㅇ 최근 중·일간의 갈등 역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익계 역사교과서(후소샤 출판 등)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사 희석 

문제 및 검정 통과 등을 계기로 발생하였으나,

- 영유권 문제,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와 중국 포위망 구축 의혹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 등이 얽히면서,

- 5·4운동 이래의 최대의 격렬 시위가 전개되면서 갈등이 증폭되

고 심한 진통을 겪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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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전략적 대응

ㅇ 중·일간의 갈등 이슈가 사안별로 다르게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

치므로, 사안별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ㅇ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연대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

로, 대일 양자간 대응 및 중국과의 연대에 의한 대일 다자간 대응

을 전략적으로 전개함.

- 단, 지나친 과격 시위가 전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연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ㅇ 영유권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각기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적용될 경우, 독도는 한국령, 센카쿠열도는 일본령이 될 수 있음.

- 즉, 독도 영유권 갈등 시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이 침묵을 지킨 것에 주목할 필요 있음.

ㅇ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와 중·일 갈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 한미동맹 등을 고

려하면서 전략적 판단 및 대응을 해야 할 것임.

-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중국

은 전략적이고도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 한국은 과거사 문제·북한문제·FTA문제 등 한·일간 주요현안과 

관련 전략적 카드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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